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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토론 주제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수출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 및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여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사

회통합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고, 복지지출은 평

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하경제는 낮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함께 조세부담률

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세제개혁

을 통해 부족한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

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세수입의 증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공평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차명계좌와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는 공평과세를 심각하

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금융자산은 자금

세탁, 범죄조직, 무기 밀매 등과 밀접히 관련을 맺으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탈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역외탈세의 근절을 위해서

는 국내의 법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가 간 공조체제가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

하면 금융비밀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자발적 협력과 국가 차원

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방지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고

발자 문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에 본 국제회의를 통해 유

럽과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사회 경험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과 협력방안의 모색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

민사회의 소중한 실험이자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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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 한국사회에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의 제약 요인은 무엇인가? 

- 한국의 조세재정개혁과제로서의 금융투명성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ICIJ의 ‘offshore leaks'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 시사점은 무엇인가? 

-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들, 대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내 대기업․고소득층의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금융 거래 실태 및 문제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적 방안들

- 역외 자금세탁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과제들, 

                     금융투명성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행동 제안 

 

프로그램

<1부> 개회 및 기조 발표

 

14:00~14:20 내빈 인사 

주한 EU 대표부 Ana Beatriz MARTINS 1등 참사/수석 정무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크리스토프 폴만 한국 사무소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 윤영진 공동대표

 

14:20~14:40 기조발제  

한국사회 조세재정 개혁 현황과 과제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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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한국, 아시아, 유럽 지역에서의 기업 조세회피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방안과 과제  

사회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14:50~15:00 발표 1. 참여연대(PSPD) / 정세은 충남대 교수

 

15:00~15:10 발표 2. 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  / Pooja Rangaprasad 아

시아 담당자

 

15:10~15:20 발표 3. EURODAD  / Jesse Griffiths 사무처장 

 

15:20~15:45 세 가지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15:45~16:00 휴식 

 

16:00~16:50 심화 토론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챕터 이유영 대표 

강남대 유호림 교수

투기자본감시센터 최재한 박사

언론 뉴스타파 제작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  

 

16:50~17:10 종합토론 

17:10~17: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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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청 인사 프로필

Jesse Griffiths 

2012년 4월부터 유로다드 사무장직을 맡고 있다. 전략 기획, 기금 마련, 네트워크 확

장, 연구 및 애드보커시 활동 등을 포함한 업무 총괄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영국의 

액션에이드(ActionAid)에서 구호와 개발 금융 정책 일을 했었고, 나이지리아에서 영

국정부의 국제개발부 일을 했다. 그 밖에 영국 엔지오 활동과 개발 금융 및 국제 환

경 정책 관련한 일들을 수행했다. 2008년부터는 브레튼 우즈 프로젝트(Bretton 

Woods Project) 코디네이터를 맡았다. 

 

Pooja Rangaprasad

금융투명성연대(Financial Transparency Coalition) 아시아 지역 활동 담당자이면서 

인도 뉴델리 Centre for Budget and Governance Accountability에서 일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투자 은행에서 일하다가 인도 개발 관련 일로 옮겼다. 런던 정경대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사회정책과 개발 석사 학

위를 받았으며, 2012년 1월부터 불법적 금융 활동과 조세 정책 관련한 이슈들을 다

루고 있다.  

 

Stéphanie Colin

2012년 2월부터 유로다드에서 일했으며, 연구 수행 및 애드보커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양허성 차관 문제와 관련한 원조 효과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 엔지오들의 유로이피넷(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감시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런던 소아스대(SOAS University of London)에서 개발 연

구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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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2013, Building Welfare Sta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ivil 

Society To Prevent Tax Evasion and Promote Financial Transparency

Wednesday, October 9 2013, 2:00PM

Iroom Hall(B1), Iroom center, 22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 Conference topic

- What is obstructing tax  equity and tax justice in Korea?

-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financial transparency  in relation to  the tax 

and fiscal reform in Korea?

- How do we evaulate the impact ICIJ's 'offshore leaks' has exerted wordwide? 

What are the implications?

- How is the Korean economy affected by multinationals's behaivor of 

aggressive tax evasion.

- How are the corporations and the richest abusing tax havens and what are 

the problems they cause? 

- What are the tasks ou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undertake to prevent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Hosted b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Korean Civil Society Forum for Tax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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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from abroad:

Jesse Griffiths, EURODAD

Stéphanie Colin, EURODAD

Pooja Rangaprasad, FTC 

 <First Session> 

14:00~14:20 Greeting Speech

Co-representative of PSPD

Co-representative of Civil Society Forum for Tax Justice

Ana Beatriz Martins, EU delegation to the KoreaEU Ambassador to Korea

Christoph Pohlmann Resident Representative of FES 

14:20~14:40 Keynote Speech

The reformation of tax and fical system of Korea : Where are we and Where 

we do go?  (Byung-Goo Kang, Center for Tax Justice and Budget Priority of 

PSPD)

 

<Second Session:  How To Enhance Financial Transparency Innationally?>

  moderated by Gibin Hong, Global Political Economy Institute

 

14:50~15:00 Presentation 1. PSPD (by Se-eun Jung)

15:00~15:10 Presentation 2. FTC in Asia (by Pooja Rangaprasad)

15:10~15:20 Presentation 3. Eurodad (by Jesse Griffiths)

 

15:20~15:45 Presenters' mutual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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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00 Coffee break 

 

16:00~16:50 Panel Discussions 

 

 Yu-yong Yi, Tax Justice Network, East Asia Chapter

 Ho-rim Yu, Gang-nam University

 Jae-han Choi, SpecWatch (Center for Monitoring Speculative Capital)

 NewsTapa (Independent media)

 Su-jin Cho. Center for Tax justice and Budget Priority, PSPD

  

16:50~17:10 Discussions

 

17:10~17:20 Clos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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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한국의 재정개혁 과제

강병구� /�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Ⅰ. 한국경제의 현실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은 수출대기업과 자본 중심의 불균형성장전

략 및 선성장후분배정책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개발연대 시기를 거치면서 재벌대

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중소기업과 근로

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력이 둔화되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OECD 회

원국과의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특히 내수기반이 취약한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해 거

시경제의 변동성은 매우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가가치 생산액 10억 원 당 취업자수는 1970년 156명에서 2012년 22명으

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위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을 위한 재정정책과 최후의 고용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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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제성장률 및 취업계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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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10억원)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2>에서 보듯이 빈곤 가구의 비중은 1990년 7.8%에서 2012년 14.4%(전체

가구 기준 17.6%)로 증가하였으며, 중산층가구의 비중은 73.7%에서 65.5%(전체가구 

기준 60.3%)로 감소하였다.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는 1994

년을 전후해서 확대되고 있다.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내수기반의 위축

과 사회통합을 저해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마저도 위협한다.

<그림 2> 빈곤가구 및 중산층가구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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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가구는 중위가구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의 가구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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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금액 구성비

총자산

상위 1% 434,932 11.0

상위20%(a) 98,085 63.2

하위20%(b) 1,498 0.9

5분위 배율(a/b) 65배

지니계수 0.607

<그림 3> 소득불평등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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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 / 

자료: 통계청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자산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계층 간 이동성을 제약하고 

세대 간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표 

1>에서 보듯이 상위 1% 가구의 총자산액 평균은 43억 4,932만원으로 전체 총자산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자산의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각각 65배와 0.607

을 기록하여 소득보다 더욱 큰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는 각각 319배와 0.625로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의 자산구

조가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저

해하여 양극화와 불평등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국내총생산 대

비 4대 재벌집단의 매출액 비중은 2002년 37.3%에서 2007년 34.6%로 하락한 이후 

2012년 54.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2년 상위 1%에 속하는 제조업 외감기업의 

매출총액은 58.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자산분배의 불평등지표(2012년)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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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상위 1% 380,030 11.3

상위20%(a) 83,328 64.0

하위20%(b) 261 0.2

5분위 배율(a/b) 319배

지니계수 0.625

주: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의 평균자산을 최하위 20%의 

평균자산으로 나눈 값  / 자료: 통계청, 『2012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표 2> 재벌 대기업의 매출액 비중                                      (단위: %)

2002년 2007년 2012년

4대 재벌집단 37.3 34.6 54.0

상위1% 기업 54.8 55.3 58.8

주: 4대 재벌집단(삼성, 현대자동차, SK, LG)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비중이고, 상위1% 기업의 경우는 

제조업 외감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한국신용평가(주), Kis-value

  한편 양극화와 불평등구조의 심화, 경제력 집중의 확대와 함께 저출산·고령화는 한

국사회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고령화율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

림 4>에서 보듯이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12년 1.3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율은 3.1%에서 11.8%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그림 4> 합계출산율 및 고령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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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령화율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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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구조의 특징

  한국의 재정구조는 대체로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표 3>

에서 보듯이 201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각각 19.3%와 25.1%로 낮은 

수준이고,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

다. 국가채무는 다소 건전한 상태에 있지만,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율과 공기업 채

무, 그리고 최근의 세수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기 어

렵다. 일반정부와 공기업 채무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2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75.2%에 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6

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표 3> OECD 국가의 주요 재정지표(2010년) (단위: GDP 대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재정지출
공공사회
복지지출

중앙정부
국가채무

스칸디나비아형 36.0 44.6 53.2 27.7 35.3

앵글로색슨형 25.4 29.3 48.0 20.8 47.5

서유럽형 26.0 40.6 52.1 28.2 65.2

남유럽형 23.0 34.3 49.9 25.8 99.1

한국 19.3 25.1 30.1 9.6 31.9

OECD 평균 24.6 33.8 44.0 22.0 55.0

주 1) 일본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 터키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는 2009년 수치

   2) 앵글로색슨형(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형(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서유럽형(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남유럽형(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자료: OECD Database.

1)조세체계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의 조세수입에서 개인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소비세제, 사

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은 반면, 법인세와 금융자본거래세의 비중이 크다. 소득세

수의 비중이 작은 이유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 낮은 최고세율과 높은 최고과세표

준, 고소득층에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 노동소득분배분의 지속적 하락 등에 기인된

다. 또한 높은 법인세수 비중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차이로 인한 법인의 선호 등으로 과세대상이 크기 때문이

지 개별기업의 조세부담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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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세수입 구조(2010년) (단위: GDP 대비 %)

소득세 재산세제
소비
세제

사회보장기여금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전체
부동산보

유세
금융자본
거래세

근로자 고용주

스칸디나비아형 14.92 4.72 1.35 0.79 0.29 13.45 2.36 5.89

앵글로색슨형 9.71 3.36 2.83 2.32 0.38 8.78 1.56 2.16

서유럽형 9.28 2.09 1.90 1.02 0.50 11.23 5.29 7.65

남유럽형 7.16 2.46 1.56 0.55 0.72 11.02 2.97 6.97

한국 3.59 3.48 2.86 0.79 1.80 8.50 2.39 2.49

OECD 평균 8.42 2.90 1.77 1.05 0.42 10.96 3.21 5.30

주: 재산세제는 부동산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가세), 부유세, 상속세, 금융 및 자본거래세 등으로 

구성.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 판매세, 관세 등으로 구성 / 자료: OECD, Tax Database.

  <표 5>에서 보듯이 2012년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41.8%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을 뿐만 아니라 최고세율

이 적용되는 최초의 과세표준은 평균임금의 8.9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

고세율은 24.2%로 OECD 회원국에 비해 약간 낮지만 일본(37%)과 미국(39.1%) 등

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은 10.1%

로 OECD 회원국 평균의 59.8%에 불과하다. 

<표 5> 주요 국가의 최고세율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사회보장기여금

최고세율 배수 합계 국세 지방세 합계 근로자 고용주

한국 41.8  8.9 24.2 22.0 2.2 10.0 18.2 8.1 10.1

일본 50.0  4.7 37.0 26.2 10.8 5.0 27.9 13.7 14.2

미국 41.9  8.4 39.1 32.8 6.3 - 19.3 5.6 13.7

영국 50.0  4.2 23.0 23.0 0.0 20.0 25.8 12.0 13.8

스웨덴 56.6  1.5 22.0 22.0 0.0 25.0 38.4 7.0 31.4

덴마크 60.2  1.1 25.0 25.0 0.0 25.0 8.0 8.0 0.0

독일 47.5  5.8 30.2 15.83 14.4 19.0 40.1 20.5 19.6

프랑스 50.7  5.1 34.4 34.4 0.0 19.6 55.3 13.7 41.6

그리스 49.0  6.0 26.0 26.0 0.0 23.0 45.1 16.5 28.6

이탈리아 48.6 10.4 27.5 27.5 0.0 21.0 42.6 10.5 32.1

OECD 평균 42.5  4.2 25.3 22.8 8.5 18.7 26.8 9.9 16.9

주: 1)배수는 개인소득세 최고과세표준의 평균소득 배수임. 2)법인세의 국세부분은 지방소득세 공제제도를 

적용한 수치. 3)법인세(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2년 기준. 4)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단일요율(flat 

rate)을 적용하는 국가는 단일요율을 최고요율로 간주

자료: OECD, Tax Database.

  한편 한국의 조세체계는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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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상태에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2012년 현재 국세감면액은 29.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세감면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세지출에 포함되거나 최

소한 비망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할 규모는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비과세감면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상위1%

의 흑자법인에게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78.7%가 집중되었다.

<표 6> 국세감면액 추이                                              (단위: 조원, %)

2000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잠정)

국세감면액 13.3 23.0 28.8 31.1 30.0 29.6 29.7

국세수입액 83.2 161.5 167.3 164.5 177.7 192.4 203.0

국세감면율 13.8 12.5 14.7 15.8 14.4 13.3 12.8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각 년도.

  더욱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하경제는 세수기반을 침식하여 조세

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9년부터 2007년의 기간에 평균 26.8%를 기록하여 34개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지하경제는 탈세와 정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

제활동이며, 그 양태는 불법 사금융, 부동산 차명등기, 차명계좌, 매출액 누락신고, 

이전가격조작, 역외탈세 등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에 걸쳐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나타난

다. 또한 국내외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사채시장은 물론 세계의 조세피난처를 넘나들

면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차명계좌를 매개로 사채시장과 제도권 금융기관이 연계되

어 불법자금의 세탁도 이루어진다. 더욱이 고용주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기피하기 위

해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고용인원을 축소

하여 보고하기도 한다. 그 결과 탈세행위는 물론 영세기업 종사자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폭넓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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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하경제의 규모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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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hneider, Buehn and Montenegro(2010)

  낮은 법정세율과 고소득층, 고액자산가, 대기업에 집중된 다양한 비과세감면, 지하

경제로 인한 탈루소득 등으로 개인과 법인의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을 크

게 밑돌고 있다. <표 7>에서 보듯이 2012년 미화 10만 달러 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17.1%는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수준이지만 사회보장세의 부담

이 크게 낮아 2011년 기업의 실질적인 총 조세비용은 29.8%로 OECD 회원국 중 6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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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개인소득세(2012년) 법인세(2011년)

개인
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전체
실효부담율

법인세율a) 사회보장세 기타세율

한국 17.1 5.4 6.3 29.8 15.2 13.2 1.4

일본 15.2 13.1 13.8 50.0 26.9 17.4 5.6

미국 18.7 7.3 7.7 46.7 27.6 10.0 9.0

영국 24.1 7.3 12.2 35.5 22.2 10.2 3.1

스웨덴 36.3 0.0 31.4 53.0 15.7 35.5 1.9

덴마크 42.1 0.2 0.4 27.7 20.0  3.6 4.0

독일 28.3 15.5 14.8 46.8 18.9 21.9 5.9

프랑스 20.0 22.0 41.0 65.7  8.2 51.7 5.7

그리스 30.0 16.5 28.6 44.6 11.0 32.2 1.3

이탈리아 35.6 9.6 17.0 68.3 22.9 43.4 2.0

OECD 평균 26.0 8.3 16.7 42.5 15.7 23.1 3.7

주 1)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의 실효세율은 조세감면전 과세대상소득 대비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비율로써 개인소득이 USD 10만 달러인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산출

   2) 실효법인세율은 IFC와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중견기업(medium-sized firm)의 실효세율이며, 

총실효부담율은 기업이윤 대비 조세와 각종 강제기여금의 비율.

자료: KPMG(2012),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nd The World Bank(2013)

2) 재정지출구조

  <표 8>에서 보듯이 한국의 재정지출은 토건 및 경제 사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사

회분야에는 투자가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공공자원의 배분효율성이 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간접자본은 대다수 지역에서 과도하

여 이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

다. 더욱이 분단체제로 인한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이 타부문의 재정지출 여력을 잠식

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계 4위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R&D 

지출 또한 그 효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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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2011년) (단위: GDP 대비 %)

일반
행정

국방
공공
질서

경제
사업

환경
보호

주택 보건
오락
문화

교육
사회
보호

스칸디나비아형 12.8 2.9 2.4 8.1 0.8 1.1 14.7 2.5 12.8 41.8

앵글로색슨형 11.8 5.9 4.8 10.4 1.3 1.8 17.8 1.6 13.3 31.3

서유럽형 12.9 2.3 3.4 9.6 1.8 1.5 15.5 2.4 10.9 39.7

남유럽형 17.9 3.2 4.0 8.3 1.5 1.1 13.5 2.0 9.9 38.6

한국 15.1 8.6 4.2 20.1 2.4 3.3 15.2 2.2 15.8 13.1

OECD 평균 13.6 3.5 3.8 10.4 1.6 1.5 14.4 2.7 12.4 36.0

자료: OECD, Statistics Database.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구성은 복지국가의 유형별 차이를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표 

9>에서 보듯이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고용친화적 사회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는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빈곤완화

에 집중하여 잔여적(residual)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특성에 가깝지만,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표 9>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복지국가유형별 특성(2009년) (단위: %)

소득대체형
지출

사고대응적 지출 노동시장 지출

합계
빈곤완화 

보건
사회서비스 합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급여

스칸디나비아형 43.6 48.1 36.1 12.0  8.3 3.6 4.7

앵글로색슨형 36.0 57.5 53.2 4.3  6.5 1.8 4.7

서유럽형 46.4 43.2 39.0 4.2 10.5 3.9 6.6

남유럽형 56.2 35.6 33.2 2.4  8.2 2.2 6.0

한국 29.6 60.1 51.4 8.7 10.3 6.3 4.0

OECD 평균 45.3 47.8 42.6 5.2  6.9 2.3 4.6

주: 소득대체형 지출은 노인 현금급여, 유족급여, 무능력관련 급여로 구성되며, 빈곤완화 및 보건 지출은 보건, 

가족 현금급여, 주거 및 기타지출로 구성. 사회서비스는 노인서비스와 가족서비스로 구성 /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한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가족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보육·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2009년 한국의 보육 및 초중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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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을 넘어서고 있지만 유치원과 가족급여는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상보육이 도입되어 이 분야에 대한 지출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표 10> 가족·보육·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2009년) (단위: GDP 대비 %)

합계
가족급여 보육 및 유치원 초중등

교육현금 서비스 조세감면 보육 유치원

한국 5.31 0.04 0.77 0.20 0.6 0.1 3.6

일본 4.59 0.51 0.45 0.53 0.3 0.1 2.7

미국 5.52 0.11 0.59 0.52 0.1 0.3 3.9

영국 9.92 2.46 1.38 0.38 0.5 0.7 4.5

스웨덴 9.65 1.58 2.17 0.00 0.9 0.5 4.5

덴마크 10.4 1.63 2.27 0.00 0.7 0.7 5.1

독일 6.76 1.16 0.89 1.01 0.1 0.4 3.2

프랑스 8.98 1.44 1.76 0.78 0.4 0.7 3.9

그리스 1.52 1.02 0.40 - 0.1 0.0 -

이탈리아 5.58 0.78 0.80 0.00 0.2 0.5 3.3

OECD 평균 7.13 1.41 0.94 0.28 0.3 0.4 3.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3) 재정정책의 사회경제적 성과

  한국은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같은 구사회적 위험을 극복하면서 저

출산·고령화,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

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등 각 분야에서의 입체적인 노력이 요구

되지만, 재정정책을 통해서 각 정책들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제도 간 상호보완성을 높

이는 방식으로 개별정책들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급한 수준의 복지지출로 인해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는 크고, 

저임금근로자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

회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재원부족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빈곤층을 제

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2010년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

계비 미만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는 66만 가구(117만명)로 추정

된다. 또한 <표 11>에서 보듯이 2010년 8월 임금근로자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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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체 28.3  2.7 33.9

사업체 규모

1-4
5-9

10-29
30-99

100-299
300인 이상

62.7
40.4
25.1
14.4
 6.8
 3.6

 6.2
 3.8
 2.3
 1.1
 0.7
 0.3

74.3
48.1
29.9
17.8
 8.5
 5.0

임금계층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62.3
23.4
 4.6

 6.1
 2.1
 0.3

67.3
30.5
 8.3

고용형태

정규직
 (정규 상용)
 (정규 임시)
 (정규 일용)

비정규직

17.2
 1.4
57.5
78.6
50.5

 1.7
 0.0
 5.9
10.9
 4.5

21.5
 2.6
70.7
92.5
58.3

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28.3%, 2.7%, 33.9%에 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의 사각지

대는 영세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임금계층

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각각 67.3%와 58.3%에 달하고 있다. 공공부조

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내수기반을 더욱 위축시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협한다.

<그림 6> 저소득층 분포(2010년 기준) (단위: %, 가구, 명)

출처: 이태진 외(2011).

<표 11>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2010년 8월 기준) (단위: %)

주: 임금계층은 시간임금이 중위값의 2/3미만인 경우 ‘저임금’, 2/3이상을 ‘고임금’, 그 중간을 ‘중간임금’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0.8. 이병희(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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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사회지표

1인당 GDP 고용률 출산율 자살률 행복지수

스칸디나비아형 36,625 72.9(70.6) 1.92 12.48 54.4

앵글로색슨형 34,974 68.8(64.1) 1.95 10.70 54.2

서유럽형 34,218 69.2(64.1) 1.70 13.60 51.4

남유럽형 24,434 56.3(51.0) 1.42  6.13 40.9

한국 27,554 64.2(53.1) 1.23 33.50 45.4

OECD 평균 30,564 65.0(56.8) 1.74 12.70 47.0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관계없이 사회적

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2차적으로는 국가가 시장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를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2>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조세 및 이전지출을 통한 빈곤율 

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각각 13.9%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을 물론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빈곤율 감소효과는 OECD 회원

국 중 최하위이며, 소득불평등 완화효과는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12> 조세·이전지출의 재분배 및 빈곤율 감소 효과(2010년)

빈곤율 지니계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감소비율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감소비율

스칸디나비아형 27.5 7.5 72.7 0.443 0.258 41.8

앵글로색슨형 30.4 12.2 57.8 0.497 0.337 31.7

서유럽형 30.9 8.4 72.6 0.476 0.281 40.7

남유럽형 32.2 13.5 58.1 0.514 0.335 34.9

한국 17.3 14.9 13.9 0.341 0.310  9.1

OECD 평균 28.5 10.9 60.0 0.470 0.307 34.4

주: 칠레,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는 2009년 자료이며, 헝가리, 멕시코, 터키는 자료의 부재로 제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기준 / 자료: www.oecd.org/statistics

  <표 1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수준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과 출산율이 낮아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화율과 함께 복지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Better Life 

Index에 기초한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13>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과 비교                     (단위: USD 달러 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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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인당 실질GDP는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2005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괄호안의 수치는 여성고용률; 

캐나다와 칠레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 수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이며,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2009년 수치; 행복지수는 OECD의 Better Life Index의 11개 범주 24개 

요소값의 원자료를 정규화하여 구한 평균값; 1인당 GDP는 2011년, 고용률은 2012년, 행복지수는 2013년, 

나머지는 2010년 기준

자료: www.oecd.org/statistics, www.oecdbetterlifeindex.org 

3. 대안적 재정정책의 방향

  자유주의적 재정정책이 효율성 위주의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낙수효

과(trickle down effect)에 의존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제도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모색한다. 이러한 대안

적 조세·재정정책은 기존의 이윤주도형 성장체제를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바꾸는 성

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다.1) 특히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고 가계부

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의 전환이 신자유주의

적 정책실패의 대안일 수 있다. 

  그 동안 이윤주도형 성장체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

금·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한 세제혜

택, 외국인 투자자본과 근로소득에 대한 우대세제, 재벌기업의 편법증여와 일감몰아

주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미약한 조세부과,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을 각종 소득공제

를 통해 보전하는 조세감면정책,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광범위한 사

회보험 사각지대 등등 그 사례는 조세·재정체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도 세수기반은 확충되지 않아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감당하

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시대

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1) Lavoie and Stockhammer(2012)는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을 제기하였지만,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보장과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사회적 임금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한국 상황을 고려한 이병희(2013)를 따라 소득주도

형 성장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임금주도형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회보

장제도의 강화, 노조입법의 개선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국제적 투기자본의 관리와 금융거래세의 도입

을 통한 금융부문의 재정적 기여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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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연대 시대의 조세·재정체계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복

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복지국가시대에 조응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길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란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변동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특징으로 한다.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은 재량적 재정정책과 달리 경기변동에 대한 

인식과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차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조세 및 

재정지출의 변화가 승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총소득의 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경기변동성(volatility of economic fluctuations)의 완화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 및 빈곤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해외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

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강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2)

4. 개혁과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률과 보편복지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지표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성

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공평한 분배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중시하는 재정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

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높

이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복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세원을 넓히면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개편이 요구된

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세

수입의 증대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과세공평성을 회복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조세체계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은 보편적 과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강병구(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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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다소 역진적인 조세체계를 고려할 때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보유세로 대체하여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불요불급

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

켜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실신고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  

  한편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지출의 사

회투자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호관련 재정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지만 국방과 경제 및 주택관련 재정지출은 평

균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편중된 재정지출은 분단국가의 현실과 개발연

대시기의 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화와 공존의 

기치 아래 국방비의 지출요인을 줄이고 토건지출을 축소하여 사회투자의 비중을 높

여 야 한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사회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을 근간으로 하며, 개인의 선택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기회의 공평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물적 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분배구조는 내수위축과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공평한 분배를 위한 재정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것은 곧 한국 사회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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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Summary

The reformation of tax and fiscal 

system of Korea

Byung-Goo� Kang� /� Center� for� Tax� Justice� and� Budget� Priority� of� PSPD

1. Conditions of Korean Economy

Since 1960s,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has been evolving around large 

export companies, capital-centered growth strategies, and economic policies that 

could be summarized as “Growth-first and Distribution-later”. But as the 

potential for both economic growth and creating employment began to run out 

since 1990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are constantly widening. The 

polarization of income and asset is growing at the same time a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to family-owned conglomerates(chaebol) is 

deepening since 2007.  The polarization and inequality structures damage the 

social consolidation, thus threatening sustainable growth as well.

2. Traits of Korean fiscal structure

Korean fiscal structure has the traits of liberal welfare state. In 2010 the total 

tax revenue excluding social security as the percentage of GDP is 19.3%, and 

the total tax revenue including social security runs at 25.1% of GDP. Both 

figures are considerably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e public 

social expenditure is much below the OECD average. The national debt structure 

is rather sound, but the amount of debt is rapidly growing and consid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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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 of public companies and decreasing tax revenu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iscal structure is sound.

1) Tax System

In terms of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individual income tax, 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consumption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re low while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are comparably high. Various tax exemptions and low top marginal 

tax rate is causing the volume of income tax to decrease. The constantly 

dropping share of labor income also contributes to it. 

The high percentage of corporate tax in the tax revenue is due to its large tax 

base. In Korea,  economic powers are concentrated in chaebol and the relative 

share of labor income is low so the base for corporation tax is large compared 

to that of personal income tax. The fact that corporation tax rate is lower than 

personal income tax rate results in favouring legal person status than real 

person, also contributing to enlarge the tax base. Various tax exemptions 

exploited by people earning high incomes and large corporations reduces the tax 

revenue alongside low top marginal tax rate and widespread underground 

economy. 

2) Fiscal Structure

Korean fiscal expenditure is overly concentrated on economic affairs, defence, 

and civil engineering &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public investments for 

welfare services are quite insufficient, rendering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inefficient.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varies according to types of 

welfare states. Korean fiscal structure has the residual traits of liberal welfare 

state, which has less social expenditure compared to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and concentrates its efforts on alleviating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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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ial and Economic Effects of Fiscal Policy

The challenge Korea now faces has two aspects. A considerably large part of the 

populace still don’t have the benefits of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insurance 

even if they are in need. New kind of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polarization of wealth, growth without employment are 

emerging after 1990s and overlapped with the old ones. Low social expenditure 

impedes the efforts to close public assistance gaps, and a lot of low income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insurance. This shrinks the domestic 

spending, and as a result threatens sustainabl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to be guaranteed a socially acceptable standard of 

living in capitalist market economy, firstly it is crucial that income distribution 

in the market is fair and secondly the state needs to function as an alleviating 

agent for inequalities of market income distribution. In case of Korea, the rate 

of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inequality alleviation through tax and social 

expenditures are 13.9% and 9.1%, respectively. They are quite low compared to 

OECD average and even other liberal welfare states. The rate of poverty 

reduction is lowest among OECD countries, and income inequality alleviation 

efficiency is lowest next to Chile.

3. Alternative Fiscal Policies.

Liberal fiscal policies adopt efficiency-centered tax reduction policies and aim to 

achieve a small government, depending on trickle down effects for distribution. 

Alternative fiscal policies try to build a virtuous cy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by more progressive tax system and dense social safety net. This corresponds to 

the paradigm shift of the old profit-led growth model to the new income-led 

growth model. Considering that Korean economy is heavily dependant on 

exports and the amount of household debt is rapidly rising, the shif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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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led growth regime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failure of liberal 

fiscal policy. 

4. Tasks of Reform

To develop welfare state in Korea, increase in the total tax revenue and welfare 

expenditures is required. Tax increase is inevitable to overcome the current 

system of ‘low tax and less welfare expenditures’. Modification in the current 

tax system must aim to enlarge tax base, and raise top marginal tax rates of 

individual and corporate taxes as well. Efforts for achieving fairer taxation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by detecting tax evasion, and introducing tax on 

financial derivatives. Recovering balance in the fiscal expenditure structure and 

enhancement in income distribution function of taxes and public transfers are 

also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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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참여연대

Presentation 1. P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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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금융투명성연합

Presentation 2. 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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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유로다드

Presentation 3. EURODAD



73



� � 2013. 10. 974



75



� � 2013. 10. 976



77



� � 2013. 10. 978



79



� � 2013. 10. 980

토론문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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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이유영� /� 조세정의네트워크�동북아챕터�대표

논의배경(국제)

○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인해 다국적 경상 거래 및 자본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재

화를 토대로 한 국경 없는 교역 규모의 폭발적 증가

○ 금융소득, 지적재산권 소득 등 이른바 이동성 강한 소득(mobile income)에 대한 

효과적 과세의 필요성 대두

 - 국가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역외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제 시행 및 

기존 국제조세제도 체제(이전가격산정 모델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는 다국적 기

업에게 제도간 차이를 이용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실현을 가능하게 하여 

이른바 이중비과세(double non-taxation) 현상 초래

- Eurodad가 예시한 SAP Miller 사례나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Apple, HP, 

Microsoft의 사례가 문제의 심각성의 보여줌

○ ’12.6,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tax planning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의 필요성을 공동 선언

 -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공격적인 역외 탈절세가 초래하는 세원 

잠식 및 금융 불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경각심 증대

 - ’13.6, OECD는 G20의 요청을 받아 BEPS 유형 분석하고 15개의 구체적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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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을 마련

 - 세원잠식, 과세관할, 이전가격의 3개 cluster로 나뉜 BEPS 유형 중 한국은 세원

잠식 cluster에 참여

 - ’13.9, G20 정상회의에서 Action Plan과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모델’ 개발 

계획 승인 및 차질 없는 이행 합의 및 의지 천명

 - BEPS Action Plan은 OECD가 주도하여 ’15.12까지 각 Action 별 최종안 결정될 방침

논의배경(국내)

○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관련 보도 및 CJ 등 대기업 비자금 사건 등으로 역외탈

세에 대한 관심 고조

 - 해외투자, 자금조달 등 정상적인 경영목적으로 설립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

고의무와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등을 준수한 경우, 합법적 paper company 설립/

운영 현실을 용인하는 분위기

 - 역외탈세 적발 시 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액 추징/재산 환수 및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가능한 반면, 납세자 또는 조력자의 계획적/의도적 은폐 시 과세당국의 

정보포착 및 행정/사법 집행의 어려움을 동시에 절감

 -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미비로 역외 탈절세 관행에 대한 입법/사법/행정의 대응력

이 시장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

역외 탈절세 및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

  단기적/중장기적 대응방안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때 단기적 대응방안은 

한국 자체의 일방적(unilateral) 방안으로 볼 수 있고,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OECD, UN 등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및 다자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multilateral), 양자간(bilateral) 대응 방안으로 나눠 살펴 볼 수 있을 것임

○ 단기적 대응 방안-한국의 대응 방안(정부, 시민단체, 국회의 방안을 중심으로)

 - 정부의 단기적 대응 방안: 과세당국의 해외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 강화

를 위한 세법 개정안 금년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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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의 자금출처 미소명시 과태료 10% 부과

해외현지 법인의 손실거래 내역 보고의무 신설, 

            개인에 대해서도 해외현지 법인 자료 미제출시 법인과 같이 과태료 부과

저세율 국가 현지법인의 이자, 배당 소득 등 passive income에 대한 배당간주(deemed dividend)

인적사항 특정할 수 없는 2인 이상의 집단에 대한 정보교환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FIU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CTR 정보 접근력 제고로 고액 현금 거래에 동반된 

‘탈세/체납’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 향상

 - 시민사회

국회보고 강화, 별도 기구 설치 통한 투명한 세원관리, 정보 획득 및 효율적 관리 추진 필요

해외재산 신고대상 확대는 바람직하나, 신고 기준 명문화 방식에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지분 또는 가격 산정 방식, 납세자 신분 판정 등)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제도 운영 등

역외탈세 유의자 지정의 경우 기본권 제약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입증 책임(burden of proof) 전환의 경우 미국 등 해외의 대응 방향이기도 하나 

                                          한국 법체계와의 잠재적 갈등 초래 가능

‘역외탈세유의지역’ 지정을 통한 강화된 기준과 절치 적용도 의미 있으나           

                                지정 기준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 필요

정보 공개를 통한 compliance 제고

 

 

- 여야 정당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조세피난처 소득 유보 법인 자료 제출 등 칼 레빈 등이 제출한 

‘Stop Tax Haven Abuse Act’은 SEC 상장기업의 경우 고용, 매출, 납세 실적 등을 

각 영업지국가별 재무/세무 회계 자료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의무화

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 전액 국고 환수 및 징역형 등 처벌 강화

위의 칼 레빈 입법안이 제시하는 것과 유사하게 고용 및 영업활동 역외이전 기업에 대

해 관련 비용 즉시 공제를 제한하고 창출 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등을 제한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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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대응방안(OECD BEPS Action Plan을 중심으로)

 - ‘FTC 권고사항’은 역외 탈절세 및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TJN 등 글로

벌 시민 연대 기구가 낸 의견서(‘Fixing the Cracks in Tax’) 등과 동일

 - 특히 OECD Action Plan이 다소 미흡하게 다루고 있는 국가별 보고

(country-by-country reporting)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여, 아래와 같은 경

제적 실질성 원칙에 입각한 과세권 배분 모델을 채택을 추진할 필요

 - 이때 개발도상국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할 것

이며, UN Tax Committee의 역량 강화 및 개도국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 계약생산/연구개발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location savings/advantages에 대한 다자간 합의 방향에 대한 대응도 필요

 - 실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공시(public registry)의 경우 OECD Action Plan

은 Global Forum을 통한 논의를 권유하는 수준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

전된 입장을 주문할 필요

 - 반자금세탁조치(Anti-money laundering measures)의 일환으로 공격적 역외 탈절

세를 무기밀매, 인신매매, 마약거래 등과 같은 자금세탁 범죄의 ‘전제범죄

(predicate offense)로 다루는 것을 성문화

 - 공격적 역외탈절세 plann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관 전문서비스제공업자를 

covered person 또는 covered institution을로 규정하여 due diligence 수준을 높이

고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토론� 2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국제회의 토론문

유호림� /�강남대학교�세무학과�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참여연대”와 “유로다드”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포럼”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립을 위한 시민

사회 국제회의”에서 토론을 맡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입니다. 먼저, 금

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좋은 주제로 의미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

해주신 여러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과 토론자라는 막중한 의무이자 좋은 기회를 주신 

참여연대의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제발표의 토론자로서 기조

강연인 강병구소장님의 “한국사회 조세재정개혁 현황과 과제”와 참여연대 정세은 실

행위원님의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한국의 사례” 및 유로다

드(EURODAD)의 Jesse Griffiths께서 발표해주신 “역외탈세문제와 개발도상국의 대

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강병구소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저 또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보편적 증

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더욱 유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내국세수입 중에서 간접세 세수비중이 약 32.5%로서 소득세의 

26.5%에 비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보편적으로 인상하는 경

우, 자칫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내수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른 간접세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소득세의 증세효과가 상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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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중산층과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내수소비의 증가를 촉진하고 기업의 공급욕구를 자극하여 

국내투자를 유도하는 등 국민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지속발전을 촉진하는 등 궁극적으

로 조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더욱 유효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이 주변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득자

에 대한 조세부담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38%의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개인납세자의 수가 약 66,000여 명에 세수입

은 7,7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대는 소

리만 요란할 뿐 그로 인한 증세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제기한 소득세부담의 보편적인 경감을 통한 간접세수의 증대방안은 정책

당국과 학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의 보편적 증세에 있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즉, 강병구소장님 발제문의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재정지출 중 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OECD평균보다 무려 12.4%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10>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크게 부담

을 느끼는 가족ㆍ보육ㆍ초중등교육 관련 재정지출 또한 OECD평균인 GDP대비 

7.13%에 미치지 못하는 5.3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표-7>에서 보듯이 미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OECD국가들의 고용주부담 사회보장세가 우리나라의 최소 1.93배

(영국) 최대 6.5배(프랑스)에 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17.1%로 OECD평균인 26%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체계를 고려하면 소득세의 보편적 증세의 혜택이 

그 부담자인 보편적인 국민에게 귀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

는 것이며, 둘째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객관적인 현실상황을 감안하면, 국민복지

에 필요한 재원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자인 국민 개개인에 대한 소득

세 증세를 통하여 조달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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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지하다시피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의견

이 분분합니다. 먼저,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은 결국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기업의 국내투자의 감소와 소득의 해외이전을 야기하여, 종국에는 세수증대가 

아닌 심각한 세수입의 감소와 경기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법인세 실효세율의 인상, 즉 법인세 조세부담의 증가와 투자확대 및 경제성장

과의 관계가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며 그 밖의 환경들(예를 들어, 

정치환경ㆍ법률환경ㆍ시장환경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근 5년 간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각종 감면규정을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인세의 명목세율과 실제부담

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법인세액 총액이 국세통계기준으로 약 35조를 기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투자확대와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하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

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8년 평균 

0.90이었던 10대 그룹의 투자성향지수는 2009~2012년 0.86으로 하락했으며, 10대그

룹의 고용유발계수는 2007년의 1.17에서 2012년에는 0.7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자성향지수는 1을 기준으로 1이하이면 영업이익보다 설비투자액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유발계수는 기업의 매출 10억당 창출가능한 취업자를 의미합니

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2007년의 경우 매출 1,000억을 달성할 때마다 117명

의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2012년에는 78명만 고용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5년 여 간의 법인세 중심의 감세정책은 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

래하였을 뿐 고용이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감세정책

은 법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일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선대인경제연구소에서는 2000년 대비 2011년 법인과 개인의 가처분소득

은 각각 532.9%와 86.4%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납부액 증가율은 151.0%, 소득세 

납부액 증가율은 141.5%인 것으로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법인세부담증가율에 비해 3.5배나 많지만 개인의 경우 오히려 소득세부담

증가율이 가처분소득증가율의 1.6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은 22%이지만 각종 비과세와 감면세액을 차감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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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세율은 OECD 평균수준인 15.9%보다 낮은 15.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는 증세가 불가

피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가처분소득은 감소하고 조세부담은 높아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매년 큰 폭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훨씬 많은 조세우대를 

누리고 있는 법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

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에 대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국

민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내수소비가 위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기업

이 국내투자와 고용창출이 부진해지고 내수관련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등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현재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은 복지재정의 확보를 

위한 부자증세와 보편적 증세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경

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적인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처럼 몇몇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성장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

을 통해 “가처분소득증대-내수-투자-고용-내수”로 이어지는 지속성장의 선순환구조

를 구축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낸다면 국민경제 전체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복지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도 자연스럽게 조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이 부분은 강병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윤주도형 성장체제를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일맥상통하는 

견해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연대의 정세은실행위원님과 유로다드(EURODAD)의 Jesse Griffiths께

서는 각각 “역외탈세 방지와 금융투명성 확보를 위한 과제-한국의 사례”와 “역외탈

세문제”에 대하여 최근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역외탈세동향과 역외탈세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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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향후의 과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정세은실행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

제공조현황ㆍ해외계좌신고제도ㆍ제한세율요건ㆍFIU법 등에 대한 최근 동향과 쟁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신 후,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차명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역외탈세방지법의 제

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저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역외탈세문제가 비교적 심각하

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세은실행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합

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관련 규정들이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 

처벌규정들이 비교적 불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실명제법과 역외탈세에 관

한 법령은 당연히 시급히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세청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

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충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역외탈세방지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악의적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외탈세행위는 기본적으로 변호사ㆍ회계사ㆍ금융회사 등이 납세자와 공동으로 기획

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유로다드의 Jesse Griffiths께서도 지적

하셨다시피 역외탈세는 대개 신탁제도 특히 역외신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악의적 역외탈세행위의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떠한 납세의무자의 신탁

행위가 악의적인 조세회피 즉 역외에서의 신탁 등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기도한 것이

라면, 역외탈세자와 그에 가담한 조력자들 즉 변호사ㆍ회계사ㆍ금융회사 등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예방 또는 방지효과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 생

각합니다.

유로다드의 Jesse Griffiths께서 발표하신 내용 또한 현재 국제적인 역외탈세행위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

다. 다만, 제가 오늘 역외탈세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역외탈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지역 즉 조세도피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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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조세도피처는 저세율 또는 무세율 지역으로서 주로 유럽이나 영국령 

또는 미국령에 속해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벨기에ㆍ룩셈부

르크ㆍ네덜란드ㆍ리히텐슈타인ㆍ모나코ㆍ안도라ㆍ마데이라 등이 이에 속하는데, 네덜

란드의 경우 2011년 네덜란드에 유입된 자금 3.2조 달러 중 특수목적회사(SPE)를 통

해 유입된 자금이 2.6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네덜란드에서 유출된 

자금 4조 달러 중 SPE를 경유한 자금은 3조 달러 수준), 영국령에는 저지섬ㆍ건지섬

ㆍ맨섬ㆍ케이맨제도ㆍ버뮤다ㆍ버진아일랜드ㆍ터크스케이커스제도ㆍ지브롤터 등과 과

거의 홍콩 등이 속하는바, 특히 저지섬ㆍ건지섬ㆍ맨섬 등의 영국령 조세도피처에서 

영국으로 유입시킨 자금 규모는 2009년 2분기에만 해도 3325억 US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미국의 경우인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미국령인 마셜제도와 사실

상 미국령에 속하는 파나마등의 조세도피처이외에도 영국령에 속하는 조세도피처도 

많이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 국내의 조세도피처인 와이오밍ㆍ델라웨어ㆍ네바다 

같은 주(州)도 많이 이용하여 막대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분식회계로 파산한 엔론의 경우 총 881개의 역외자회사를 두고 있었는데 그중 

692개는 케이맨제도, 119개는 터크스케이커스제도에 43개는 모리셔스제도에 나머지 

8개는 버뮤다제도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며, 시티그룹 또한 총 427개

의 자회사를 조세도피처에 두고 있었는데 그중 91개는 룩셈부르크, 90개는 케이맨제

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과 영국ㆍ미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국가들은 왜 조세도피처

를 자국 내에 또는 자국령에 두고 있었을까요? 자국 또는 자국령 내에 조세도피처가 

있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좀더 직접적인 예를 들면 인도와 미국은 각각 

모리셔스와 버뮤다제도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였고 우리와 가까운 중국은 홍콩과 조세

조약(정확히는 “조세안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와 미국 그리고 중

국은 조세도피처로 유명한 이 지역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을까요? 혹시 자국의 기

업이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공업국에 투자한 후 피투자국에서 획득한 이윤에 대한 조

세를 회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과거 선진국들은 자국의 기업이 피투자국에서 획득한 이윤을 손쉽게 자국으로 

이전시키기 위하여 자국내 또는 자국령 내에 조세도피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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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델러웨이ㆍ네바다 등 조세도피처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도피처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다

국적기업들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혜택을 역이용하여 국내의 자금을 역외로 유출시

키기 시작하면서, 자국의 경기가 나빠지고 재정수입이 열악해지자 각국의 정부는 역

외탈세를 근절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들은 역외탈세의 근절을 이유로 자국기업을 

근본적으로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고 있으며, 단지 역외유출된 자본을 역내로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동향은 먼저 최근 선진국들이 경쟁

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다양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국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회원국들은 2000년 32.6%였던 평균 법인세율을 2011년에는 25.6%까지 인하

하였으며, 미국ㆍ영국 등 자국내 또는 자국령내에 이미 조세도피처가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조세도피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자국이외의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조세도피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외탈세문제에 대하여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조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하여 국외로 자본을 유출하는 경

우에는 정세은실행위원님의 견해처럼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되나, 어떠한 한 나라가 지나치게 선도하여 강력히 통제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으로의 자본유출을 초래하여 오히려 

이를 선도하는 나라에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G20정상들이 OEC D에서 제안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15개의 

BEPS(Base E rosion & Profit Shifting) Action Plan을 채택하고 "BEPS FOCUS 

GROUP"을 조직하는 등 구체적 행동을 취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었긴 하지만 비교

적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국제간 조약과 규범은 철저히 힘의 논리와 자국이익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역외탈세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하

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역외탈세대응방안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제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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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최소한 동북아권역 내에서라도 다자

간 조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간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한편, 역외탈세행위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통제불가

능한 “제도권외 변종경제활동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는 국경을 초월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을 확

대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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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뉴스타파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확인된 문제들

이근행� /� 뉴스타파�총괄�프로듀서

1. 조세피난처에 숨은 한국인들의 면면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 제작되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

인들을 밝혀냈다.

이같은 한국인 명단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대행해 주는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과  ‘커먼웰스 트러스트(CTL)’ 내부 자료에 담긴 13만여 명의 고

객 명단과 12만 2천여 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확인된 인사 가운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이었다. 이 가

운데 노미니 디렉터(Nominee Director) 즉 차명 대리인을 내세워 법인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또 보통 한 명이 1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지

만 많게는 5개 이상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람도 발견됐다. 

한국인들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시기는 지난 199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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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단 가운데는 전두환씨의 장남 전재국씨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

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동생)의 부인 이영학씨   

-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과 장남 조현강씨 

- 최은영(서류상 영문명:CHO EUN YOUNG) 현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 조용민(서류상 영문명:CHO YONG MIN) 전 한진해운 홀딩스 대표이사

- 황용득(서류상 영문명: Yong Deug Hwang) 현 한화역사 사장

- 조민호(서류상 영문명: Cho Min Ho), 전 SK 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 이덕규(서류상 영문명: LEE DEOG KYU) 전 대우 인터내셔널 이사 

- 유춘식(서류상 영문명: CHOON SIK YOO) 전 대우 폴란드 차 사장

- 김석기(서류상 영문명:Kim Seok Ki) 전 중앙종금 사장

- 윤석화(서류상 영문명:Yoon Suk Hwa) 김석기씨 배우자

- 이수형(서류상 영문명:Lee Soo Hyung) 현 삼성 준법경영실 전무

- 조원표(서류상 영문명:Cho Won Pyo) 현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 전성용(Chun Sung Yong) 경동대학교 총장

- 전재국(Chun Jae Kook)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 문광남(서류상 영문명:Mun Kwang Nam),북한

- 천리마(CHOLLIMA LIMITED),북한 

- 조선(Chosun Limited),북한

- 고려 텔레콤 (Koryo Telecom Limited),북한

-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 동국실업 대표

- SSCP 오정현 대표이사 사장

- 정리금융공사 직원  

- 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

- 김재훈 효성그룹 계열사 ‘더 클래스 효성’ 2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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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은돈의 협력자들

뉴스타파는 이번에 뒤에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을 자문하고 중개한 이른바 마

스터클라이언트(설립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들도 분석했다. ICIJ의 조세피난처 데이터

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유령회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모두 369개가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 설립이 집중된 점이 흥미롭다(아래 그림).

이를 바탕으로 마스터클라이언트(설립 중개업체 또는 중개인)를 분석한 결과, 은행과 

로펌, 전문업체, 개인 등 모두 175건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투자은행이 중개한 

곳은 57개로 전체 15%를 차지했다.

조세피난처에 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였는데, UBS 싱가포르 지점과 홍콩 지점을 합해 모두 31곳의 유령회사 설립을 중

개했다.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OCI 이수영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 등 재계 인

사들이 이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통해 유령회사를 만들고, 해외비밀계좌를 

운영했다. 홍콩에 있는 ‘컴퍼니 킷’이라는 역외법인 설립 전문업체가 2위를 차지했다. 

모두 29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중개했다. 이밖에 독일 은행 도이체 방크와 동남아 

최대은행 DBS를 통해서도 각각 8개와 7개의 유령회사가 설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형 투자 은행들은 고객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는 수법으로 노미니 디렉터

(Nominee Director) 내세우고, 대신 계좌 인출권은 자신들만이 독점 행사한다는 이

면 결의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등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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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버젓한 대형 은행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 비밀계좌를 권유하고, 차

명주주까지 제공해 탈세를 방조하는 등 사실상 ‘검은 돈’을 유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역외 탈세의 경우, 기술적 지원을 해주는 은행과 로펌, 세무 법인 등에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 취재과정에서 느낀 문제들

- 그들은 확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축소한다.

- 대부분 도덕적 가책이 없다. 사업상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거나,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대부분 개인행위임을 주장한다. 그래서 기업차원의 탈세로 절대 확대시키지 않는

다. 단순한 여유자산의 운용차원으로 축소해서 비자금이나 로비, 횡령 등의 문제로 

확대해 접근하기 어렵다.

- 세정당국이나 금융당국의 의지나 현실적 수단이 부족하다. 위에 언급된 뉴스타파 

보도내용, 공개된 자료 등을 통해 국세청이나 관세청, 금융당국 등이 강도 높은 조

사를 했다면, 단순한 세금추징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기업탈세나 횡령 건

은 나왔어야 한다. 정보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들이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역외

탈세를 현실적으로 감시할 수는 없다.

- 자본의 전지구화, 국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간의 정보장벽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역외탈세를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근본적인 문

제이자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힘든 이유이다. 당사자들이 합법성을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 역외탈세는 수천개의 대행사가 있고, 유수의 금융기관이 서비스에 개입하는 현실

이다. 이들에 대한 규제없이 당사자 처벌만으로 근절될 문제는 아니다.

- 윤리의 문제로 풀 수는 없는 문제이고, 법적 제도적 규제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정당국이나 금융당국이 사전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사후징벌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건 의지의 문제이다.

- 조세협정 등을 통한 국가간 정보공유의 강화는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

적이고 더디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이라도 철저하게 파헤쳤으면 한다. 일벌백계

가 사회적 경종효과를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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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한국의 정치상황과 지하경제 해결의 필요성

조수진� /� 변호사,�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실행위원

한국의 새로운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임하면서 복지를 늘릴 것과 함께 이

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자금은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양성화와 정부 지출 감소를 통

해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 중 50% 이상이 박근혜대통

령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인다. 한국의 지하경제는 대규모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 중 일부는 복지를 늘리는 데는 찬성하지만 복지를 늘리는데 소요

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의 경우 탈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때마침 2013. 5.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가 해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

를 분석하여, 세계 각지의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명단에는 재벌 오너나 가족, 유명인, 전 대통령 일가까지 포

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보도는 국민적인 대규모 분노 여론을 일으켰고 그 여

파는 수개월동안 지속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각

종 국내 인프라의 덕으로 번 돈에 대한 세금 납세 의무를 피해갔다는 점에 대한 도덕

적 비난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탈세에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하경제의 문제는 역외탈세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이 작동되어야 하고, 금융

실명제가 확실히 실현되어야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역외탈세의 경우 해외 자산 정보를 국세청이 얻을 수 있도록 조세협약을 시급

히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납세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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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에 대해 OECD에서 2010년 발간한 보도서(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 

Comparative Analysis, Guidance and Policy Advice)에 따르면, 조사대상 39개국 중 

13개국은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6개국은 일반법에 의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

다고 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09년, 2011년에 “Amnesty Program”을 운영했는

데 2009년의 경우 국세청(IRS)이 지난 6년 간 미신고분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①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② 과태료의 상한을 20%로 제한하는 혜택을 부여하

는 특별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시행하는 것도 고

려할 카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금융실명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운영하

여도 그 사람의 동의만 받으면 따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계좌에 대한 실권리자의 

권리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최근 저축은행이라

는 종류의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 저

축은행에 대해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저축은행 불법·부실대출 4조2945억

원 중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7.4%이며 금액은 3조 7528억 원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차명계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

우 그 돈에 대한 실권리자의 권리 주장을 못하게 하여야 한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의 실권리자와 이름을 빌려준 자 양측을 모두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지금 역외탈세와 금융투명성 확보는 증세문제, 나아가 복지 확대를 통한 양

극화 해소와 맞물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된 공약이 바로 모든 노인들에게 한달

에 20만원의 기초적인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것과 암과 같은 4대 중증질환의 병원

비는 모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과 같은 복지 공약이었다. 국민들의 이 공약실천에 

대한 요구정도는 매우 높다. 다만 그 일들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다시 말해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이며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 현실적으로는 증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 

역사를 보면, 세계 경제가 그러해왔듯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법

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증세에 대한 국민

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이와 동시에 역외탈세를 줄이고 금융투명성을 확보하려

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 역외탈세 문제 해결

과 금융투명성 확보는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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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페이퍼�요약문

비밀스러운 구조, 숨겨진 범죄들: 

은폐된 소유, 자금 세탁과 개발도상국에서의 

탈세 대처 방안

유로다드� Eurodad�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번역

서문

 

탈세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개

발도상국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인해 미화 5조 8천 6백억 달러의 자금을 강탈당

했다. 탈세는 희생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 탈세의 결과는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

게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익명의 소유와 지배하에 있는 기업 및 법적 구조는 탈세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이 수단들을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는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개를 보장하는 것은 단

지 미래의 자본 도피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에 존재하는 수 조 달러의 

부를 조세 집행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만약 국가들이 세금을 물지 않은 

부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범들은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부패, 테러리즘 자금 지원, 핵확산, 무기 밀매 등

의 범죄 기술을 이용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진 동일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 요약 보고서는 불투명한 소유 구조가 어떻게 자금 세탁에서 주요 도구가 되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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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공조를 통하여 실

소유자 -은행계좌나 기업, 신탁, 재단과 같은 법적 구조를 실제 소유하고 지배하는 

사람들- 의 정체를 밝혀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금세탁 방지 공조는 기업들과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케 하는 직업적 전문가들이 저

지르는 탈세를 막고 처벌함으로써, 동시에 부유한 개인들-그리고 조금 덜한 정도의 

기업들-의 탈세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수단은 조세 범죄가 자금 세

탁 전제범죄로 포함되도록 하여, 탈세 자금을 은폐하도록 돕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금 세탁 방지 기준의 적용이 미흡하고,  관련 조치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믿을 만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탈세를 포함한 자금 세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조는 크게 진전되어 왔다. 

FATF(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조직- 은 2012년 

2월, 일련의 권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은 여기서 권고하는 

공조 사항들을 법률로 바꾸고 집행을 위하여 이웃 나라들과 협력해야 한다. 필수적인 

개선이 이뤄지려면 정치적 압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2013년 EU가 제시한 자금세

탁방지지침(AMLD) 을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 탈세, 자금 세탁 그리고 은폐된 실소유자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매년 1천 2백억 달러에서 1천 6백억 달

러에 달하는 잠재적 세입을 잃고 있다. 이는 해당국들의 국민들이 역외에 숨겨둔 재

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와 그 외 소득에 대한 세수를 계산한 것이다. 크리스쳔 

에이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한다 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위조된 청구서와 노골

적인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행위로 개발도상국들이 1년에 미화 약 1천 6백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잃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이 개도국들의 예산

으로 돌려질 수 있다면 분배를 바꾸지 않아도 매일 1천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저지른 개인 탈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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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외에 미화 21~32조 달러에 달하는 세금 없는 부가 축적되었다고 한다. 그 중 

약 25~30%를 차지하는  5조 3천억~9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개도국으로부터 

온 것이다.

돈 세탁은 불법적 수단으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는 과정이다. 반면 탈세 소

득을 숨기는 것은 보다 쉬운데 그 이유는 다른 범죄 과정과는 달리 자금의 출처가 

보통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자금은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 전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만 불법적인 것이 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감추거나 낮춰서 신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결국 탈세와 돈 세탁 발생은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소유자의 은폐가 탈세를 가능하게 한다

 

소유와 지배를 은폐하는 것은 돈 세탁을 가능하게 하고 과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

도록 한다. 조세정의네트워크에 의해 밝혀진 비과세 자본의 상당 부분은 여러 나라에 

걸쳐 불투명한 소유 관계를 지닌 합법적 구조들에 묶여 있으며, 이들 사이의 가짜 

청구서와 대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한다. 불투명한 소유 구조는  은행 시스템 접근 

시  ‘납세자’ 신원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 기업 비밀이라는 장막을 드리워줌으로써 탈

세 및 그 밖의 범죄 소득을 숨기는 행위를 돕는다. 한편 불투명한 법적 구조는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같은 투명성 제고 계획들을 무력화 시킨다. 이 때

문에 어떤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지 파악이 어렵고 교환된 정보들의 유용성 

또한 훨씬 떨어진다.

이러한 소유권의 비밀 보장은 소위 '라운드 트리핑 round-tripping’을 초래한다. 이는 

조세범들이 자신의 돈을 해외로 내보낸 후 해외 투자로 위장하여 원래 국가로 되가

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들은 해외직접투자(FDI) 명목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실소유자의 은폐는 부패와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실소유의 투명성은 또한 불법적인 자본 도피 문제 해결을 향상시킬 것이다.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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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도피는 개발도상국에 2010년 한 해 동안 미화 8,59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 

이는 부패와 범죄, 탈세 등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는 2009년 돈 세탁의 총액이 미화 2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

다. 이는 전 세계 GDP의 3.6%에 해당한다.

UNOD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난당한 자산 회복 계획 (STAR)’에서는  

기업들이 돈 세탁이나 혹은 원천적인 사기 수단을 통해 소유권을 은폐해 온 약 150

개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글로벌 위트니스는 부패한 공직자들이 세탁한 자금을 해외

로 빼돌린 많은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

카 국가들이 불법적인 자본 도피 행위로 1970년 이후 약 7천억 달러를 날렸다는 사

실도 발견했다. 이 액수는 이들 지역이 가지고 있는 1,750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

의 부채를 훨씬 초월하는 규모이다.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은 이러한 부패

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은폐된 소유권은 인권 침해와 환경오염의 책임을 숨겨준다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이 소유 구조를 추적하여 모기업이나 경영진을 찾아

낼 수 없다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환경오염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EU 회원국들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

다. 이를테면 숲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에게 삼림 파괴나 

숲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등의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인도네

시아의 삼림 파괴와 불법 벌채, 탈세에서 나오는 이익을 세탁해 주는, EU에 속한 해

외 비밀보장 지역의 존재로 말미암아 손상될 수 있다. 해외 비밀보장 지역과 같은 

불투명한 법적 구조는 돈 세탁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산이나 운용 사항이 적거나 없

더라도 거래를 위해 이용되는 소위 ‘위장기업’ 역시 EU의 논란 많은 배출량 거래 시

스템(Emission Trading System)을 오용해 왔다. 유럽의 법 집행기구인 Europol은 

EU가 2009년 ETS 탄소 화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기로 50억 유로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했다.

 

금융 규제를 피하기 위한 복잡한 구조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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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 이전 많은 은행들이 결국에는 납세자들에 의해 구제금융 될 손실을 숨기

고자 복잡하고 불법적이기까지 한 구조물들을 이용해 왔다. 영국의 노던 록 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선단체 이름을 도용하여 건지 섬에 투자 수단을 만들어 이런 행

위를 벌였다. 실제 해당 자선단체는 전혀 이를 알고 있지 못했다. 만약 소유권 정보

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면 개인과 단체들은 자신의 이름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되

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세 회피

 

보다 큰 조직적 투명성과 실소유의 공개는 공격적인 조세 계획과 조세회피 방안들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회피는 주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사법 지대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을 때, 법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당

수가 합법적인 지역과 불법적인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 지대에서 발생한다. 개도

국에서의 조세 회피가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액션에이드가 

발표한 영국의 거대 양조 기업인 SABMiller 와 관련한 연구이다. 액션에이드는 해당 

양조기업이 이용했던 조세 법률의 허점이 보완될 수 있다면, SABMiller가 아프리카에 

납부할 추가 조세 수입만으로도 2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신탁, 그 외 다른 도구들이 어떻게 남용되는가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trust and company service providers, 이하 TCSPs)

 

무책임한 소유주들과 위장 기업들이 일으키는 시도들은 TCSPs를 통해 잘 나타난다. 

우선, TCSPs는 기업이나 혹은 기업에 상응하는 법인(즉 재단), 그리고 신탁과 같은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오용될 수 있다. 둘째, TCSPs는 신탁 수혜자나 기업 임원

들로 행세하면서 이러한 수단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기업이나 다른 

법적 구조물들에게 주소와 사서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부 합법적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규정 하에 이들은 아래와 같은 

해를 입히는 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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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투명성, 나아가 사기 행위를 돕는다.

2. 더 느슨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법 지역에 걸쳐 위장기업을 설립한다.

3. 소유주들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신탁 및 이와 유사한 법적 구조들을 통해 개인은 합법적으로 소유권과 그에 따른 세

금 및 다른 의무로부터 분리 가능하다. 또한 신탁을 통해 자산이나 소득을 이후 자

신에게 재이전시키는 선택권을  보유할 수도 있다. 

신탁관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이다: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자금을 미래의 수혜

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지시 받은 대로 사용할 의무가 있는 수탁자, 그리고 미래의 

수혜자로 구성된다. 수탁자는 돈을 위탁자에게 도로 이전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권한들은 종종 신탁증서로 알려진 협정에서만 보장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

에 위탁자와 수탁자 신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신탁증서들을 공식적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탁과 비슷한 다른 

구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고객 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법적 구조 설립과 판매

EU의 규정에 따르면 TCSPs는 고객주의의무가 없이도 회사를 설립하고 팔 수  있다. 

보통 거래가 1만 5천유로 이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 이상은 고객주의의무 확

인이 있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진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한 글로벌 위트니

스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기업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그곳에 설립한 회사들의 

대리 주주들 및 감독관들이 세이셸 제도, 러시아, 파나마 등에 존재하였다. 당연히 

그 회사를 등록한 영국 TCSPs는 고객주의의무에 대해 심사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대리자들의 의무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리자들이 이 회사에 

대해 어떤 심사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며 EU 내에서도 역시 그 어떤 심사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FATA는 TCSPs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른 고객주의 의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단체 및 전문직을 의미하는 소위 ‘돈을 받는 기관(Covered institution)’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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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사법 관할 지역에 위치한 메일박스 컴퍼니(mailbox companies)가 자금 세탁을 돕는다

 

TCSPs들은 현재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회사를 설립하고 특정한 관할 지역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관할지역의 법체계를 이용하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한 형태는 극단적으로 낮은 세율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TCSP는 또한 악명 높은 문패/사서함만 달랑 있는 기업들에게 적당한 장소를 제공한

다.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금융정보의 비밀을 보장하거나 소유권 공개에 대한 규제나 

법률이 미비한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돈세탁

을 하려는 자들에게 비밀을 보장하고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약하게 적용하는 사법 체

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기업 활동이 없는 회사라면 위에서 말한 작업과 

함께 보통 아래에서 내세우는 기업을 이용하기 쉽다. 

 
대리인들과 회사 간부들이 실소유자를 숨긴다.

 

대리인들이 수수료를 물고 공식 문서에 자신을 주주나 법인의 간부로 등록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실소유자를 불분명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중대한 비밀(Grave Secrecy)’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리 관계 이

면에 존재하는 실소유주가 불분명하여 어떻게 조사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키르기스스

탄에서 영국을 거쳐 수천 만 달러를 이동시키는 경우에서처럼 명목상 대리인들이 관

리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강도 높은 혐의 거래들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요약하면, 영국에 등록된 5개의 기업이 세이셸에 거주하는 3명의 대리 이사가 공동

으로 되어 있으며, 연례 회의를 런던의 한 날 한 장소에서 ‘여는’ 러시아인 소유자

들이 있다. 이 소유자들 중 한 명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도 말이다. 또한 이 기업들 중 

셋은-Mediton, Novelta, Nedox- 같은 날짜에 해체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서 

보면 같은 개인(들)이 이 기업들의 뒤에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체가 숨겨진 

채로 남아있는 개인(들) 말이다. 이처럼 실소유자를 위해 앞으로 나선 서비스 제공자나 

대리인들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실소유자들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 <글로벌 위트니스(2012) ‘중대한 비밀’, p.35.>

많은 나라에서 회사 간부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일 필요는 없다. 법인이 이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들과 법인이 이러한 회사 간부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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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허가하는 것은 국가가 실소유자 정보와 조응하지 않는 법적 소유권 정보를 받

아들이는 셈이다.

  

실소유: 신원확인과 공개

 

실소유자의 신원확인은 사업 거래 형성 시 항상 검증되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큰 규모의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돈을 받게 되는 기관의 해당  전문가들과 관련 기업들의 경

우 혐의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개

인이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우리의 

예시에 있는 70개의 관할 구역 중 (보고서 본문은 TJN의 금융 비밀보장 맵핑 프로

젝트(mapping financial secrecy project)에서 조사된 70개 관할 구역의 규정들을 비

교한다), 52개 지역은 통화 및 그 밖의 수단에 대해 국가 간 흐름을 감시하지만 나

머지 18개 지역은 감시하지 않는다. 이 18개 지역에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 모리셔

스와 같은 비중 있는 조세 도피처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돈을 받게 되는 기관들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획득된  혐의를 받게 되면, 사업 

거래를 거부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통 “수상한 행위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을 통해 이루어진다. 70개 사법권 중 69개 국가는 법이나 규

정에 의해 수상하거나 특이한 거래를 기록하고 SAR에 지정된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은행이 수상한 개인에게 현금이나 예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돈 세탁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 위장 기업

이나 다른 구조를 내세워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EU는 기업, 재단, 신탁과 같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도구들(또는 그러한 수단들의 망)

을 통해 고객주의의무 규정을 피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FATF가 권고하는 것과 

같이 위험에 기반한 접근은 자금 세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황에 집중하

는 것이다. 그러나 EU는 위험에 기반한 접근을 제대로 법제화하지 못하여 허점을 생

성하고 있다. EU 규정이 집행되는 대로라면 고위험 사례에만 실소유자의 정체를 밝

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실소유 정보를 찾기 

힘들거나 그 정보가 미심쩍은 것만으로도 이는 분명한 위험의 표지가 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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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만약 돈을 받는 기관들이 실소유자 신원을 밝히기 위해 매 번 고객주의의무

를 검증해야 한다면, 이는 조세범들이 EU 내의 ‘신원을 보장해주는 안전한’은행 시스

템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역시 불법적인 자금을 이

동시키는 조세도피처 내 비밀보장법이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소용이 없어진다.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공개

 

현재 매우 적은 숫자의 국가들만이 누가 법적 구조들을 소유하고 지배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국가들은 이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지만 대다수의 

관할구역에서는 탈세와 자금 세탁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로, 정부들은 실소유

자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돈을 받는 기관(Covered institutions)’에만 의존해선 안 된

다. 이러한 의존은 범법자들이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불분명한 수단으로 된 복잡한 망은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주

의의무를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사법 당국과 과세 당국을 속여서 

고발과 자산 회복 노력들을 좌절시킨다. 만약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정부 당국에 보

고된다면 아마도 실소유 정보를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들은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대중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관계 공개 요구

 

신탁과 같은 법적 관계의 경우 비밀 보장의 폭은 더욱 크고, 여러 관할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기본적인 신고사항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EU 등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최

소한 신탁이 중앙 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수탁자들은 법적 관계의 효

력 얻기 위해 그와 관련된 문서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관계에 참여하는 자

연인들은 정부에 관련 정보들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갱신해야 한다. 

신고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부정확하거나 누

락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TJN과 

CCFD의 합동 보고서인 ‘선택된 국가들에서의 은행 계좌 신고’에서는 적어도 다섯 

개 국가에서 과세 당국이 은행계좌 신고제를 직접 실시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 세탁을 보다 폭넓게 대처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신탁과 그 밖의 법적 관계에서 요구되는 회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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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신탁에 대해 회계 정보를 요구하지만 이는 종종 허점이 있다-가장 흔

한 허점은 신탁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면 회계 정보를 제출하는지 체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

다. 그 정보가 없다면 실제 미래 수혜자가 자신이 받는 지급금을 신탁 서비스에 대

한 대가-이를 테면 자문료 같은-로 위장하여 관련 회계 정보 요구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보고서 전문은 TJN의 금융 비밀보장 맵핑 프로젝트의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70개 

관할지역의 소유와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규정들을 조사하고 있다. 결론은 국제적 

FATF 기준에 맞추려면 거의 모든 관할지역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엄청난 검은 돈의 도착지인 선진 경제에서 이러한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

는다면, 탈세는 계속해서 국가 예산을 구멍 내고 발전을 방해하며 세계에서 가장 빈

곤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해외와 국내의 조세 범죄는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로 인지해야 한다

 

비공개된 소유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그

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가들-이 누리는 면책 특권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양한 관할 지역들에서 해외와 국내의 조세 범죄를 자금 세탁의 틀 내에 포괄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관할지역에서는 자금

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로 형성되었을 때 자금세탁 범

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한다. 전제범죄는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 형식에서 다른 범

죄의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지금까지 대다수 나라들에서 자금 세

탁의 전제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의 목록은 최소한 마약밀매, 조직범죄, 밀수와 테러리

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관할지역에서는, 만약 자금이 합법적으로 취

득되었다는 증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자금세탁으로 기소될 수 있다. EU는 자금세탁

과 관련된 규정은 해외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전제범죄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그 경우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가 국내법에 의해 ‘중범죄’로 인지되어야 한다(즉 

최대 1년 이상의 양형 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양형이 구형되는 범죄이다). 이는 ‘쌍

방 가벌성 dual criminality’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준의 문제점 중 하나

는 몇몇 EU 회원국에서 중대한 조세 범죄를 경범죄나 민사상 사건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U 내부 또는 외부의 몇몇 관할지역들은 첫 번째 단계로 탈세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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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규정하거나 또는 중범죄로 규정하는 등의 조세 범죄 폭을 넓혀야 한다. EU 내

에서는 양형기준에 상관없이 마약 밀매, 테러와 부패는 자동적으로 자금 세탁의 전제

범죄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조세 범죄에 대해서도 취해져야 한다.

2012년 FATF는 조세 범죄를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 싱가포르가 해외 조세 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는 결의를 재확인하도록 만들었다. 이 규정은 2013년에 발효된다. 탈세를 전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관할지역에서 탈세에 대한 고객주의 의무를 자금세탁방지 기

준의 집행과 협력의 틀 내에서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FATF의 권고를 법으로 전

환하는 것은 단지 불법적인 탈세를 저지르는 개인들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

하게 하는 전문가들 역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왜 조세 범죄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가

 

FATF 권고는 “조세 범죄”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그 개념은 사법 관할 지역마다 

상당히 다양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할 수 있

으며 또한 특정한 유형의 조세 범죄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

FATF 기준을 법으로 전환할 때 각국 정부는 조세 범죄의 정의가 모든 직접세와 간

접세, 그리고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보다 의도적으로 적게 납부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실행에 옮기기

 

현재 존재하는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UNODOC는 자금

세탁방지 규정으로 인해 여러 관할 지역에 동결되어 있는 돈 세탁 금액이 2009년 현

재 약 2조 1천억 달러라고 추정했다. 이는 2010년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흘러나간 8

천 5백 9십억 달러에 비하면 훨씬 미미한 액수이다. FATF의 상호 평가(mutual 

evaluation)는 입법에 치중한 나머지 이러한 실질적인 집행과 결과의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평가의 결과 역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금 세탁에 대한 기소가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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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억제될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적

으로 이란과 거래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3억 4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은행이 불법적 거래로 다룬 2천 5백억 달러에 비하면 우스꽝

스러울 정도로 적은 금액이다.

 

국제 협력의 장애물 제거하기

 

새로운 FATF 기준은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자금 세탁과 탈세에 대처하기 위해 반

드시 국제 협력 증진을 추구한다. 현재 많은 사법 관할 지역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조

세 범죄에 대한 협력이 적은 편이며, 쌍방 가벌성에 대한 요건 사항들은 자금세탁 방

지를 위한 협력에 상당한 장해가 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들은 조세 범죄와 

관련된 경우 자금세탁 방지 협력의 예외를 두는 등의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은행 비밀보장, 데이터 보호 및 규정 준수

 

일부 관할지역 내 은행 비밀보장법은 탈세나 다른 형태의 자금 세탁 범죄 정보를 다

른 관할지역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ATF의 최근 권고안에는 국가들이 

“금융기관의 비밀 보장주의 법률 때문에 상호적인 법적 원조(mutual legal 

assistance) 요청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U는 EU-리히텐슈타인 조세 협정을 통해 순조로운 진행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행

정 분야에 대한 협력 조항들은 조세 정보가 은행 또는 익명의 투자 기관들이 보유하

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 자체를 거부해 왔던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보호법은 다국적 은행 내부의 고객 정보에 대해 국가 간 공

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자금의 세탁을 검증하기 위해 다국적 집단들 사이의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와 연방지역개

발공사(CDC Group Plc)와 같이 반드시 공공기관의 자금세탁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

는지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보고서 원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자금세탁과 탈세의 경제, 실제로 누가 혜택을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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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가볍게 하거나 ‘무엇이든 좋다’는 식의 접근

은 금융 부문에 혜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준다. 그러나 이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창출되는 일자리는 적고 정부가 통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불안정한 경제적 조건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U 회원국들과 다른 선진 국가들의 은행은 개도국들의 조세 회피자들이 가장 안전

한 투자처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그들의 목표가 된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금융 부문의 성장을 위해 해외의 불법적인 자본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네 이웃을 

가난케 하라’는 기조의 조세 정책을 도입하는 동안에도 말이다.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저질러진 다양한 범죄들의 산물을 들여와 다루는 것이 합법이다.

조세도피처가 되는 것의 경제적 혜택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으며 심지어 부정적인 효

과도 발생할 수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2년 세계 투자 보고서는 스

스로를 조세도피처로 설정한 국가들이 그로 인한 해외직접투자의 수혜를 그다지 많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다 작은, 단지 자금이 흘러 다니는 통로 역할 정도의 조세도

피처(smaller conduit havens)들은 서류상 또는 전산상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 별다르

게 일자리나 기술,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 이로 인한 이익이 더 불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나름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는 약한 

감시와 의도적으로 배양된 무관심을 촉진하고 신뢰성을 붕괴시켜 은행의 위기를 불

러올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은행 직원이 은행을 파산에 이르도록 사취하는

(defrauding) 사태까지 포함한다. 느슨한 금융 규제와 법적 구조물들의 국제적 연쇄

를 조종하는 것과 탈세는 모두 금융 위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일들이 계

속 발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

지만 정치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은폐된 소유와 조세 관련 자금세탁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과 기회들

 

FATF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의 법률 전환은 세계 180여 개 사법 관할지역에서 이루

어지는 만큼 가장 큰 정치적 기회이다. 그러나 FATF 기준은 구속력이 없고 많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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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대중적 압

력을 필요로 한다. FATF 기준의 법률 전환은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뒤처진 국가들에

게 국제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변화의 순간’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국가들이 자신

들의 모범적인 실천이 상호 복제됨으로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강력한 기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염려를 완화시켜 준다. 

 

EU의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Ÿ EU 차원에서, 내수 시장과 서비스 이사회(the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Market 

and Services, DG MARKT)는 2013년 초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지침의 초안

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지침에 대해 먼저 유럽위원회의 다른 부서들의 대표자

들이 의견(input)을 제시하고 동의한 다음, 유럽 의회와 구성국들이 토의하기로 되어 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구성국들은 이 지침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 

Ÿ 2012년 4월의 성명을 포함하여, 유럽 의회는 다양한 성명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

성과 보다 강력한 규정에 대한 요구를 명백하게 표현한 바 있다: “기업의 기록과 신

탁의 등록사항(company registries and registers of trust)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을 강

화하는 것은 조세 회피를 다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Ÿ 강력한 EU 지침은 EU 외부에 존재하는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대해 명백한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들 조세회피처는 영국의 (저지(Jersey)를 포함한) 세 개 자치령(Crown 

Dependencies)과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와 케이먼 제도

(Cayman Islands)를 비롯한 14개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ies, OTs)를 포함한다. 이

들 사법권들은 국제적 자금 세탁과 조세 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이 이

들 영토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OECD는 “헌법적 관점에서 영국은 

OT에 대해 무제한의 입법권을 지니고 있다…… 영국은 직접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좋은 정책과 행정에 대해 OT에게 자문을 구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한 바 있다

(the UK stated that it may be a matter of good policy and administration to 

consult the OTs rather than legislate directly).” 

Ÿ 이 영토들에 대한 다음 보고서(review)는 자금세탁, 금융 규제, 회계 기준을 영국의 그

것과 조화시키는 문제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Ÿ 노르웨이와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유럽 경제 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구성국들은 자금세탁지침(AMLD)과 같은 EU 내수 

시장 기준을 법률로 변화시킬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된다. 유럽 저축 조세 지침(the 

European Savings Tax Directive)은 EU가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 3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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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산마리노, 안도라와 같은-이 보다 나은 기준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

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은행들은 실소유 정보 공개를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일부로서 지지한다

 
약 5천여 개의 유럽의 은행들을 대표하는 유럽 은행 연합(the European Banking 

Federation, EBF)은,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유 정보의 정부 등록이라는 

생각을 지지한다.

 

다른 기회들

 

미국의 자금 세탁 리뷰(USA money laundering review)와 소유권의 투명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 2012년 11월 12일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자금세탁 기준에 대한 종합

적인 리뷰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G20: 2010년 G20의 반부패 전문 위원회(Anti-Corruption Working Group)는 반자

금세탁 규정을 개선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를 적용하며, 유엔의 반부패 협약에 서명하

기로 결의했다.

 

유엔의 반부패협약: FATF가 단지 권고만을 할 수 있는 데 반해, 유엔 반부패협약은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금융기관들에게 실질적 소유자를 규명

하도록 요구할 것을 강제한다.

 

결론과 권고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그러한 흐름을 묵인하는 국

가들은 세계의 저개발지역(the global south)으로부터 세탁된 돈이나 세금을 회피한 

소득을 금융 부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검은 돈의 유입은 주로 

해당 국가들의 작은 이익집단에 수혜를 줄 뿐 보다 넓은 범위의 공익에는 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느슨한 금융 규제와 법적 구조물들의 연쇄를 조종하는 것, 그리

고 조세 회피는 금융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많은 

조세도피처에서 느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집단들의 힘이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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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주된 이유이다.

조세 회피는 이미 개발도상국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고 많은 국가들이 국

가부채의 덫에 갇히게 만들었다. 숨겨진 소유자들과 은행계좌, 신탁, 기업들을 통제

하는 자들을 밝혀내는 것은 조세 회피와 역외의 부를 다시 세금망에 끌어들이는 작

업에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실질적 소유에 대한 투명성은 조세 회피와 다른 

많은 범죄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 수익성 있게 하는 장막을 걷어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의 공개는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조세 회

피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조치들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른 두 가지 조치

들, 특히 국가별 보고(country-by-country reporting)과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으나, 불투명한 사법 구조와 은폐된 소유로 인해 정보 교환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새로운 FATF 기준들을 법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는 개별적인 조세 회피자들을 억제하는 동시에 조세 계획 산업(tax planning 

industry)를 규제할 수 있는 기회이다. 실질적 소유를 규명하고 공개하는 것과 조세 

범죄를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complied with) 구체적인 법률로 성립되어야 한다.

 

권고안

 

실질적 소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보장하고 법적 구조물들의 오용을 방지하라

 

법적 구조들과 그것들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등록하라. 모든 형태의 

법적 구조들에 대한 정보는 한 사법권에 해당 구조물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정부 당

국(national authorities)에 의해 수집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신탁이나 재단과 같은 법

적 구조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명의로 은행 계좌가 있는 모든 국가에서 등록

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수탁자와 설정자의 이름 또한 보고되어야 한다. 미래의 수혜

자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는 재량적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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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구조들의 소유와 통제 정보를 온라인으로, 비용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발행하라. 해당 정보는 열람 비용 없이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태그로 분류되고 검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실질적 소유의 정의가 통제와 소유권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조세를 부

과하기 위해서는 어느 납부자가 소득이나 자산을 얻는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래야만 그 정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목표를 위해

서는 누구에게 통제권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과 지배 어느 한 쪽만

을 규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reputable) 시장(exchange)에서 거래되거나 국가 소유 기업의 

주식들의 실질적 소유자를 규명하고자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경

영자들은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을 꾀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자회사의 경영자들을 

밝혀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회사의 경우, 다양한 회사들의 연쇄 형태를 띨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직접적인 모회사와 궁극적인 모회사 모두 규명되어야 한다.

 

신탁이나 재단과 같은 법적 구조들은 수탁자나 은행 계좌가 위치한 각각의 국가에서 

보고를 하도록(publish accounts) 요구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재량적 신탁이나 재단

에 있어서 중요하다. 보고서는 모든 수취인(payee)를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1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한 해에 1만 5천 유로 이상을 지급하는 모든 

신탁에 적용되어야 한다.

 

회사들이 실질적 내용을 갖도록 요구한다(Introduce substance requirements): 한 국

가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매출을 갖지 못한 회사들은 폐업하도록 해야 한다. 자금

세탁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느슨한 사법권에 존재하는 법적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직원이나 매출이 없는 기업은 폐업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

어야 한다.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통과 수단들(conduit vehicles)과의 교역

을 막는 조치들을 고안하고 경제적인 실질을 갖추고 있는 회사나 자회사들

(subsidiaries)이 직접적으로 교역이나 거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사를 보유하

는 것은 그 자회사들 중 하나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춘 국가에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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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을 하는 주소(trading addresses)를 공개한다. 최소한의 조치로, 사업을 하는 실제 

장소는 공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반자금세탁 위험(AML risk)의 표지이며 또

한 법률의 집행과 도둑맞은 자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공공 등록(public registries)의 부재시에는 명의자들은 항상 실질적 소유자들의 상세

한 정보들을 모아두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TCSP들은 실질적 소유자 정보를 모으도

록 허가되고 또 요구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이상적으로는 공공 기록에 남겨지고 발

행되어야 한다. 이 기록들은 위의 작업들이 행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작위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만약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허가를 박탈당해야 한다. 그들

의 관리 소홀로 자금 세탁이 일어났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추가적으로, 대리인(주주 혹은 이사)들은 기업 등록 사항에서나 다른 공식 문서에서 그

들의 지위와 역할이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자금세탁 위험의 핵심적인 표지이기 때문

이다. 명의자가 자신의 정확한 지위와 역할 기록을 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명의자로 하여금 실질적 소유주로 행세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수

백 개의 기업들에게 명의 서비스를 산업적 규모로 제공하는 것을 훨씬 어렵게 만들 것

이다. 명목상의 기업 관리자들은 다른 기업 관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름으로 

된 기업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명목상이든 아니든 기업의 감독관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 간부(corporate company officers)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인격이 아닌 실제 사

람이 좋은 기업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명목상의 기업 관리자가 허용되는 상황을 제한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명의자들은 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고객의무주의 기준을 도입한다.

 
실질적 소유권의 규명을 covered institution으로 보장한다. Covered institution은 추

가적으로 필요한 심사의 정도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실질적 소유자의 정체를 확인하

여야 한다. 실질적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업은 거부되고 관련 

정부 당국에 이 사실이 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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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무주의 요건을 일시적(one-off)인 것이 아니라 사업적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항시적(on-going)인 것으로 만든다.

 

조세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한다.

 

해외와 국내 조세범죄 모두 자금 세탁의 전제범죄가 되어야 한다.

 
조세 범죄는 납부자에 의해 그들이 내야 하는 법적 징수액보다 적게 내려 시도하는 

모든 의도적 행위를 포괄하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에 적용

된다. 영국의 조세 연구(Tax Research UK)에 따른 다음의 정의는 특히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의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거나 기록되는 사법권에서, 그 사법권의 법률에 반하여 

해당 사건에 마땅히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모

든 의도적인 행위. 또는 해당 경제적 사건의 이익이 발생하는 사법권에서, 그 사법권

의 법률에 반하여 납부되어야 할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의

도적인 행위.”

 

쌍방 가벌성의 부재시 사법권들은 조세 관련 사건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조항은 B 사법권에서 일어났지만 A 사법권을 통해 ‘세탁된’ 조세 범죄를 

다룰 때 A 사법권이 B 사법권과 협력하도록 규정한다. 그러한 ‘세탁’ 행위가 A 사법

권의 국내 법률에 따르면 범죄가 아니라 해도 말이다. 최소한 사법권들은 쌍방 가벌

성 해석에서 넓은 의미로 유사한 범죄들을 포함해야 한다. 

 

효과적인 순응과 집행, 그리고 협력을 보장한다.

 

Covered institution의 비용-수익 분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

요하다. 자금 세탁에 심각한 정도로 연루된 기관의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이 고려되어

야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연루된 개인들에 대한 기소도 있어야 한다.

 

규제 집행자들은 개별 사건들을 연구하고 무작위로 비밀리에 검증을 해야 하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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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전반적인 순응 절차(compliance procedure)를 살펴야 한다. 회계사, 변호사와 

신탁 및 기업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

 

사법권들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의 결과를 능동적으로 탐지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FATF의 상호 평가를 개선하라. 투명성과 법인(기업)의 실질적 소유에 대한 권고 24

번과, 투명성과 (신탁 같은) 법적 구조들의 실질적 소유를 다루는 권고 25번은 평가

의 주요 범주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타국에 의한 전문가 평가(peer review)는 

국가들이 국제적 협력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상호 평가의 

각 범주에서 법적 공조와 적용 및 효율성은 분리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다자적 기구의 감독을 보장하라. 국제적 조직들, 특히 공공 소유의 은행들은 다른 금

융기관들에 대해 유사한 반자금세탁 위험을 제기한다. 독립적인 규제 집행자가 그들

의 순응을 감시해야 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publicly owned 

banks, pose similar AML risk to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 independent 

regulator should monitor their compliance.)

 

통계의 수집과 발행

 

자금 세탁에 대한 상세하고 분류된(disaggregated) 공식 자료를 공개적으로 접근 가

능하도록 만들라. 관련 당국은 입수한 SAR에 대해 그 구성성분이 분류된 자료를 보

존하고 발행해야 한다. 회계부정(fiscal crimes), 부정부패, 조직범죄, 테러리즘 자금 

지원 등의 범죄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 것 해당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는지 상세히 

분류하여 밝혀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법권으로 회수된 결과물들을 포함한 모든 

압류된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와 국내의 범죄는 추

가적인 분류를 위해 태그로 표시되어야 한다.

 

상세하고 분류된 공식 기록이 국경을 넘어 흘러가고 공개가 가능하도록 만들라. 거시

적 차원에서, 국가들과 이피스(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는 국경을 넘

어 흘러가며 은행과 비은행 저축(bank and non-bank deposits)을 다루는 정보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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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연간 보고서에서 AML 기준에 순응한 조치들을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표지들, 이를테면 제기된 SAR의 숫자, ‘정치적으로 힘있는

(Politically Exposed Person)’ 고객의 숫자, 동결되어 있는 자산의 총액(전제범죄의 

유형 분별을 위해 상세히 분류되어 있을 것)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번역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원문 링크(Summery)

http://eurodad.org/files/integration/2013/01/Secret-structures-hidden-crimes_summary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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